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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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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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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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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SQy7wGl7N8oLhONIFYh-uWeGScnHgI3UvhaCxCXVk/edit?usp=sharing

